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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공직윤리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다양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공직윤리 위
반행위는 해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
고 있는 가족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관계가 더욱 심각화될 수 있는 여건에 처해 있다. 최근 부
산저축은행 부실관련 여러원인이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전직자들의 취업이 문제된 바와 같이 상당수의 정부 부처 
고위 공직자가 로펌이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회사의 영입대상이 되고, 이들이 회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
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사건이 줄지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스폰서 검사, 사회복지 예산 횡
령사건과 권력형 부패사건 발생 등 온갖 불법부패 사건과 부패혐의에 대해 엄정하지 못한 법집행은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크게 훼손 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직윤리제도가 완벽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공직자 윤리법, 이해충돌 방지의무, 공직자 재산등록, 재산신고사항 고지, 퇴직 공직자 취업

Abstract  It has been raised a number of administrative ethic questions nevertheless of institutional strategy. It's 
even worse rather than solved. Especially, because of a distinctive family calture tradition that forming intimate 
bond, we're carrying lots of possibility of public corruption. As in the case of Busan Saving Bank recently, 
many of high-ranking officials are scouted to lawferm or business interest company After that this ex-officials 
exert their influence over government office. terminating public corruption. Lenient law enforcements as in the 
case of sponser prosecutor, social welfare budget embezzlement result in public distrust about anticorruption 
policy of government In conclutsion, for a best function of public service ethic system it's important to 
improve institutional problem constantly.

Key Words : Public Servants Ethics Act, duty of prevention conflict of interest, proverty registration for public 
servants, list of property report Notification, Retired official Employment 

1. 서론

공직부패는 자원낭비와 부의 분배구조를 왜곡시킴으

로써 국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

며, 이러한 관행이 고착된 경우에는 국가경제 자체에 위

기를 낳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긴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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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족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하

여 공직자의 이해충돌관계가 더욱 심각화될 수 있는 여

건에 처해 있다. 최근 부산저축은행 부실관련 비리 원인

이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전직자들의 취업이 문제된 바

와 같이 상당수의 정부 부처 고위 공직자가 로펌이나 이

해관계가 얽혀 있는 회사의 영입대상이 되고, 이들이 회

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써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사건이 줄지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2013년 12월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부패지수(CPI)를 보면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5점으

로, 조사대상 177개국 중 46위에 그쳤다. OECD 가입 34

개국 중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새로운 정부마다 주장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척결"과 

"투명한 정부"는 그 동안 반부패 의지 천명과 각급기관의 

다각적인 반부패 노력으로 부패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

고 있지만, 부패사범의 솜방망이 처벌로 법적용의 공정

성에 대한 신뢰저하로 인해 부패현상에 대한 국민인식 

체감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스폰서 검사, 사회복

지 예산 횡령사건과 권력형 부패사건 발생 등 온갖 불법

부패 사건과 부패혐의에 대해 엄정하지 못한 법집행은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의 올바른 공직윤리 확립과 사전적 

부패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과 법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공직윤리제도의 개념과 현황

2.1 공직윤리제도

공직윤리란 행정윤리 또는 공공윤리 등 다양한 용어

로 사용되는 데 추상적 개념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

한다. 먼저 윤리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 정

의한다면 도덕이나 윤리는 바람직한 행위가치나 행위기

준을 의미하게 되고 도덕성이나 윤리성은 도덕적으로 옳

은 것, 바람직한 것을 가리키게 된다.[1]

이러한 의미에서 공직윤리를 정의하면, ‘공무원들이 지

켜야 할 윤리 규범 즉, 공무원이 조직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직업윤리’, ‘정부조직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 ‘공공조직에서 공직자들의 복무에 적용이 되는 

도덕적 원칙’ 등이라 할 수 있다. 공직윤리에 대한 논의는 

주로 부패, 권력남용, 각종 영향력 행사,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정보유출 등의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2]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법률적 

통제와 공무원 감찰에 의한 통제로 나누어진다. 법률적 

통제로는 가장 기본법인 공직자윤리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변호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감사원법 등이 있고, 공무원 감

찰에 의한 통제로는 각급 감사기관,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의 감사가 있다.[3]

공무원 감찰에 의한 통제는 사후적 제도이고, 공직윤

리의 모든 법률보다는 기본이 되는 공직자윤리법을 중심

으로 공직윤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2.2 공직윤리위반 현황

[표-1]의 부패혐의 적발자 소속기관별 현황을 보면 중

앙행정기관이 98건으로 17%, 광역자치단체는 22건으로 

4%, 기초자치단체는 127건으로 22%, 교육자치단체는 28

건으로 5%, 공직유관단체는 89건으로 15%, 민간부문은 

217건으로 37%에 해당된다. 민간부문을 제외하고는 기

초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교육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순이다. 기초자치단체가 많은 것은 업무 

자체가 민원인과 직결되어 민원인과 만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Table-1> present state of corruption charge

pattern

institution type

total bribery

embe
zzlem
ent/m
isuse

ordiin
ance 
violati
on

falsifi
cation
/ 
spolia
tion

misfe
asan
ce/de
relict
ion

malpr
actice

fraud
inappr
opriat
e task

others

total
581
(100.0)

82
(14.1)

93
(16.0)

84
(14.5)

22
(3.8)

20
(3.4)

16
(2.8)

130
(22.4)

103
(17.7)

31
(5.3)

central 
administrative
(constitutional 
institution)

98
(16.9)

23 21 17 3 3 1 3 21 6

metropolitan 
council

22
(3.8)

5 2 5 1 3 - - 6 -

primary local 
government

127
(21.9)

25 7 22 7 7 6 2 45 6

educational 
county council

28
(4.8)

8 6 5 1 1 - - 6 1

public 
service-related 
organization

89
(15.3)

17 8 16 3 6 5 5 23 6

private sector
217
(37.4)

4 49 19 7 - 4 120 2 12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접수처리 현황, 2013. 6.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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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부패혐의 적발자 이첩기관별 조사결과 현황을 

보면 혐의 적발율이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높고, 대검찰

청이 가장 낮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부패는 부패 혐의 

입증이 비교적 어렵지 않으나, 대검찰청 조사 대상은 대

부분 고위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패혐의 입증이 어

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Table-2> present state of corruption charge 
classfied to organization

Division total

Board 
of 
Audit 
and 
inspect
ion

Supre
me 
Prosec
utors' 
office

Natio
nal 
Police 
Agen
cy

Central 
adminis
tra-tive 
organ

Local 
govern
met

others

accusation.transmit 896 117 263 315 112 75 14

% 100.0 13.1 29.4 35.2 12.5 8.4 1.6

resul
notice

total 825 115 246 282 102 67 13

exposure 581 78 139 206 87 59 12

innocence 244 37 107 76 15 8 1

non-notification 71 2 17 33 10 8 1

ratio fo exposure 70.4% 67.8% 56.5% 73.0% 85.3% 88.1% 92.3%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접수처리 현황, 2013. 6. 재구성

3. 공직자윤리제도의 현안 분석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20년간의 정책적 노력들은 

1981년 12월31일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됨으로써 선언적 

단계에서 법제도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1) 그러나 정치 

지도층의 과감한 의지부족과 등록사항 비공개, 등록의 

진실여부를 가릴 수 있는 제도적 부재 등으로 군사정부

하의 공직자 윤리를 형식적으로 강조하는데 불과하였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4] 1993년 이후 금융실명제, 

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의 제정과 더불어 공직자윤리법

의 전면개정을 통해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대상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마

련함으로써 실질적인 공직부패통제입법으로 기능하게 

되었다.[5]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 방지의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ㆍ등록 재산공개 및 재산 형성

1) 공직자윤리법은 과거 1969년 대통령 훈령 제27호에 의하여 공
무원윤리강령이 공무원의 신조로 대체되었지만, 3개항으로 구
성되었던 이 신조는 명목상의 규정이었고 그 후 1980년에 공무
원윤리헌장이 제정되었는데 이 헌장은 공무원 신조의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서 일종의 공무원 양심선언이었다.

과정 소명과 주식 백지신탁을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

한 재산취득의 규제ㆍ공직자의 선물신고ㆍ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3.1 이해충돌 방지 의무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할 때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공적인 의무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충돌방지 시스템의 목적은 이해 충돌 규정 

위반이 발생하기 전에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여 

정부에서의 진실성과 청렴성의 인식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해충돌은 공직자들에게 공적으로 부여된 직무

수행상의 공적 의무와 사인으로서의 개인의 사적 이해간 

충돌을 의미한다. 이해충돌 방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

에 사전에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이해

된다.[6]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게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

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

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는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

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

항에서는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

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

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

니 된다. 그리고 제4항에서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

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뇌물 및 

이해충돌에 관한 법률(Bribery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of 1962)에서 흩어져 있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통합

하였고, 일본의 국가공무원윤리규정은 이해충돌에 대한 

내용을 특히 강조하여 대부분이 이해충돌에 대한 규정으

로 되어 있다.[7]

이해충돌가능성은 “정직한 부패(honest graft)"를 야

기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된 재산의 구성상태의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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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이행충돌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법과 같이 선언적인 규정만으로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공무원 본인

보다는 공무원 가족관계를 통해서 이해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다.[8]

3.2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 제4조는 등록대상재산의 범위에 대해서 

두 가지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하나는 등록대상자, 즉 

재산등록의무자의 가족 내지는 친족의 범위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등록대상자의 범위는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

고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다. 일본, 영국, 독일, 프

랑스, 캐나다는 공무원만으로 한정하고 있고, 호주, 미국, 

대만은 공무원, 배우자, 부양자녀로 한정하고 있다.[9] 등

록의무자는 법 제3조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하

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는 감사원, 국세청, 

관세청, 법무부, 검찰청 소속 7급 이상 공무원, 경사이상

의 경찰공무원,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 7급이상 공무원, 지방자치

단체의 세무부서 7급이상 공무원 등을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에는 

출가한 여자와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는 포함되지 않으며, 

등록의무자의 혼인으로 부 또는 처의 가에 입적할 때에

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록대상자에 포함된다. 

등록대상의무자의 범위를 친족으로 확대한 것은 우리나

라의 전통적인 온정주의ㆍ연고주의ㆍ세습주의적 사회문

화를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등록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에 대

한 소유권, 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권, 어업권 그 밖에 부

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소유자별 일정액 이

상의 현금, 예금, 주식 등 유가증권과 같은 동산, 유가증

권, 채권, 채무 및 무체재산권, 출자지분, 주식매수 선택

권이다.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에 관하여 명확한 정

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

항에서는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

다’로 하여, 명의가 본의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물론이

고 본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소유권이 본인에게 

귀속하는 재산도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다.[10]

재산등록대상자에 대해서는 출가한 여자와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포함여부가 문

제된다. 또한 재산등록의 목적이 공직자의 재산 관계의 

노출을 통한 부패의 예방에 있다면 가능한 한 많은 범위

의 재산을 남김없이 등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세한 등록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하지도 못하면서 공직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

다. 그러므로 공직자의 개인적 권리와 공공에 대한 의무

간에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공직자의 실질적 재산관계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등록대상 재산을 일정한 범주

로 제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공직

자윤리법의 규정은 대체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

다.[11]

3.3 공직자재산신고 고지 거부

공직자윤리법은 제12조 제4항에서 등록의무자의 직계

존속ㆍ직계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

를 거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고지거부 사유를 밝혀 허가를 신청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산신고사항의 고지 거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관보를 통해서 공

개한 ‘2013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공개[12]에 대해서는 

공개대상 1,933명 중 27.6%인 534명이 직계존속ㆍ직계비

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하였다.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을 보면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1

억7천만원으로, 전년 신고 재산액 대비 평균 1천2백만원

이 감소했다. 총 1,933명 중 재산 증가자는 1,378명

(71.3%)이고, 재산 감소자는 555명(28.7%)으로 나타났다. 

재산의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증가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주식 평가액 상승, 급여저축 등이며 감소요인

은 서울, 인천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생활비 지

출 등이다.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2012년 재산등록 고지

거부 현황’을 보면 사정ㆍ감독기관 등 이른바 ‘힘있는’기

관 공직자들이 친족의 재산공개를 거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공무원의 친족 재산고지 거부

율이 31.8%로 중앙부처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기획재정

부,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의 고

지 거부율도 20% 이상으로 전체 평균 13.3%를 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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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 

고지 거부제도는 공직자들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중 

독립적인 생계능력자가 고지 거부를 신청하면 승인해주

는 제도이다. 결혼한 자녀는 주민등록이나 독립생계 여

부와 상관없이 고지 거부가 받아들여진다. 공직자를 부

모나 자식으로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사적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고 재산등록이 상당수 해당 공무원들의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14] 그러나 재산

등록 고지거부가 전체의 30%정도가 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산등록제도 자체가 문제되고 있다.

3.4 퇴직공직자의 취업 및 행위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서는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공

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

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

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

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공무원법에서 퇴직후 2년간 관련기업

에 대한 취업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2007년 개정으로 기

준의 각 성청별로 이루어지던 민간기업 재취업 알선을 

금지하는 대신 내각소속의 관민인재교류센터로 그 창구

를 일원화 하였으며 재취업자의 경우 이권알선과 관련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개정되었다.[15]

취업제한 규정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부정

부패 없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퇴직

공무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려는 것이

다. 이것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해충돌의 회피를 어떻

게 법제도적으로 확보하는가 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 

이해충돌 가능성은 ‘정직한 부패’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

에 최근 취업제한제도의 초점은 이해충돌의 가능성 방지

와 이해충돌로 인한 부패행위의 사전적 예방에 초점을 

둔다.[16]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 한

해서 그 예외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퇴직공직자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

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그 승

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

하여 퇴직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

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취업제한을 

위반한 경우 징역형 및 벌금형을 부과하고 민사적ㆍ형사

적 책임을 부과하나 싱가포르의 경우 취업제한제도를 두

고 있으나 공직 비밀 준수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고 퇴

직자에 대한 법령 및 규제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17]

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목

적은 공직에서 퇴직한 후에 직업을 얻는 조건으로 특정

한 업체에 특혜를 줌으로써 부패행위의 대상이 되는 행

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해당 기업체의 로비스

트가 되어서 경쟁업체에 불리한 결과를 유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퇴직 후 직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한다. 

공무원도 퇴직 후 일반시민으로서 가지는 기본권리의 회

복 차원이며, 실제 취업제한 보다는 활동제한이 실효성

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제도는 

‘취업’과 ‘밀접한 관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취업

제한 기간을 남용하여 회전문식 취업을 하고 있으며, 자

격증에 대한 제한, 작은 규모임에도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18]

4. 공직윤리제도의 법적 대안

4.1 공직윤리 관련 규정 통합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무집행의 공정

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 

윤리법의 대부분은 공직자 재산등록에 할애하고 있어 이

해충돌 방지 의무를 제외한 공직윤리 규정은 전무한 실

정이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을 공직윤리의 기본법으로 삼아 

관련 규정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관련 규정으로는 국

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

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

나 받을 수 없고,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

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는 아니된다'는 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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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이며, 신부패방지법의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공직자

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

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이다.

특히 신부패방지법 제8조의 공직자 행동강령은 각 기

관의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내용의 중요성

과 통일적 법적 적용을 위해서 공직자윤리법 또는 시행

령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4.2 이해충돌 대상범위 확대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1항에서는 “공직자가 수행

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하여 …”라고 

이해충돌 방지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충돌 

가능성은 주로 직무와의 관련성에서 접근하고 있다. 직

무관련성의 측면에서 사익과 공익의 충돌을 논의하고 있

다. 따라서 이해충돌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반드

시 직무와 관련한 접근 즉, 별도의 직무를 명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19]

또한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재산상의 이해’와 충돌되

는 경우를 공무원이 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문제는 ‘공무원유관자의 재산상의 이해’가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1항과 제2항

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재산상 이해’를 ‘공무원 본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유관자의 재산상의 이해’로 

하는 것이 법현실에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20]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 제1항은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

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

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

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직자

윤리법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4.3 재산등록제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제3조 제

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

으며, 등록의무자는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

비속에 해당한다.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

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우리나라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일부공직자만 재산등

록하고 있다. 미국와 달리 하위직 공무원의 부패가 많은 

현실에 비추어 전공직자 등록주의를 채택하는 것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등록재산의 취득과 변동에 관한 사

항을 추가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산형성의 

경위가 불분명한 공직자에 대한 제재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관한 제재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 재산 취득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규제를 하여 실질

적 재산 공개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21]

현행 민법상 배우자와는 부부별산제가 적용됨에도 불

구하고 배우자 및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까지 등

록대상자로 규정한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법률상의 부

양이나 보호의무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가족관계에 있

는 자, 즉 그 명의로 재산의 은닉이나 위장이 가능한 자

를 재산등록대상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재산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재산을 자녀

에게 상속하려는 전통주의적 사상에 기여한 제도가 발전

되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다민족ㆍ다문화ㆍ핵가족화 사회

로의 진입으로 재산관리의 변화가 본격화되고, 가장, 본

인이 직계비속에게 주로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를 하는 

게 대체적인 경향이지 분가하여 독립적 생계를 꾸리고 

있는 재산등록의무자가 본인의 부모에게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 따라서 사회환

경 변화에 발맞춰 재산등록 친족범위도 현실을 반영하여 

최소 범위내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즉, 본인, 배우자, 본

인의 직계비속의 재산만을 신고하도록 등록 범위를 축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직계존비속 가운데에서 출가한 

여자와 외조부모, 외손자녀, 심지어는 피부양자가 아닌 

자까지 이 범위에서 제외시킨 것은 타당하지 않다.[22] 

공직자재산등록 대상범위에서 재산등록 대상의 범위

가 동산ㆍ부동산을 포함하여 주식ㆍ채권 등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공적이익과 사적이익의 충돌

과 상관없이 개인적인 세세한 재산까지도 모든 등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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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괄적으로 되어있으나, 선진국의 재산등록의 경우에

는 개인들의 권익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예

외규 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공직자들

이 보유하는 모든 재산을 등록재산으로 하기 보다는 이

익충돌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익

충돌의 여지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재산 등록의 기본 취

지에 맞도록 등록 재산범위를 축소 조정하고 이익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주식 등 재산은 보다 상세하고 명확하게 

신고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본인 스스로 

거주하고 있는 개인 주택의 경우는 제외되어 있는 반면 

주식이나 채권의 거래 내역도 상세하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등 등록 대상재산이 부패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한

정하고 있다[23]

공직자윤리법은 등록 대상재산과 관련하여 공직자가 

타인명의로 자신의 재산을 위장 또는 은닉하였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 부동산에 관해서는 지난 1995년 부

동산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타인 명

의의 부동산 등기, 이른바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지만 

법률상의 규제여부와는 별도로 실제로는 널리 행해지고 

있으며, 동법 제8조에 의하여 종중 보유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의 예외적 허용을 통한 합법적인 재산명의의 위

장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금융실

명제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타인 명의의 거래가 광범위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심이 충분하며, 사인간에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그 액수를 줄여서 신고하거나 아예 신

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

다.[24]

4.4 재산신고사항 고지 거부 금지

공직자윤리법상 고지거부 조항의 근거는 생계를 달리 

하는 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고, 한국의 가족문화 

하에서 결혼ㆍ분가하여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

들과 딸의 재산까지 등록한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사

생활 침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

러나 위장증여나 편법상속이 만연하고 혈연관계를 중심

으로 재산이 형성되는 한국 사회의 관행을 비취볼 때 재

산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도 자

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연도별 고지 거부 비율은 2011년 26.0%, 2012년 

26.6%, 올해 27.6%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보통 재산이 

줄었다고 신고한 10명 중 2명은 실제 본인이나 배우자 재

산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부모나 자녀의 재산 고지를 거

부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고지 거부가 고위공직자들이 

재산을 숨기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25]

따라서 재산 등록대상 공직자의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재산 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없도록 고지거부 조

항 자체를 삭제하여 공직자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26] 재산등록 친족의 범위를 재산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독립적 생계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의 재산

을 등록하고 고지거부를 폐지해야 된다는 것도 같은 맥

락이라 하겠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부터 재산신고 의무

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고지 거부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의무자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

를 구성한 경우에만 고지 거부를 승인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독립가정으로 보려면 6개월은 짧다. 적어도 1년 

정도는 따로 살아야 독립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27]

4.5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개선

퇴직공무원의 관련 사기업체에 대한 취업제한규정은 

공직자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유착을 방지하고 직무의 

공정한 집행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제도라 할 것이다. 

그러나 취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실제로 취업

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업제한업

체를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체만으로 한정하였기 때문

에 예외가 너무 많아 실효성이 없다.[28] 즉 벤처기업이

나 신생회사로의 취업이 가능하며, 기업체의 연구소로 

이직하였다가 2년후 대기업으로 옮겨가는 우회적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교육부 공직자의 퇴직 후 비영리기

관인 대학으로 취업도 허용된다. 그 밖에 공기업이나 국

책은행 등 재취업을 규제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어서 문

제가 있다. 실제로는 많은 수의 공직자가 퇴직 후 이와 

같은 공직 유관단체로 자리를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퇴지 후 재취업을 위한 소위 ‘경력세탁’과 같은 편법적

인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업

무 관련성 판단기간을 현행 ‘퇴직 전 3년’에서 ‘퇴직 전 5

년’으로 확대해야 된다. 또한 취업심사대상을 실무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감독분야는 현행 ‘2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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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4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해야 될 것이다.[29]

문제는 ‘밀접한 관련’이라는 단서를 달아 사실상 로펌

과 같은 사기업 스카우트의 길을 열어놓았다. 그 결과 지

난 10년간 퇴임한 대법관과 검찰총장 25명 중 14명은 로

펌행을 택하면서 변호사 업계에 진출했고 나머지 11명 

중 7명도 변호사로 개인 개업했다. 단 4명만이 대학이나 

정부기관에 들어갔다. 현실적으로 정부 고위직에 있었던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대학교의 총장, 협회나 단체의 장

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

리적이고 적절한 업무관련성 심사가 필요하다. 이들이 

변호사로 전직하고 로펌행을 택하는 것은 결국 적지 않

은 보수와 기회 차원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

이며 로펌행이 안정된 고수익과 향후 정ㆍ관계 진출에 

유리하는 의미를 갖는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로펌의 적

극적인 영입이 정부에 대한 각종 로비와 무관하지 않다

는 엄중한 지적을 결코 도외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법조

계에서는 전관예우의 병폐를 막기 위해 관련 법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하고 또한 판검사 종신근무제나 퇴직판검

사에 대한 강력한 감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30] 전관예우 방지대책으로 판검사가 퇴직후 변호사

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

하는 사건 수임을 1년간 금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판검

사 뿐 아니라 장기 복무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 출신으로 전관예우 금지대상을 확대여부도 검토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의 ‘로비스트 등록

법’이나 캐나다의 ‘로비스트 행동강령’을 도입하여 로비

스트의 로비활동을 양성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31]

또한 변호사나 세무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는 취업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들은 대체로 

재취업이 가능하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조세심판원 

조사관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그 대상이다. 이를 위

해서는 변호사나 세무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재

취업 예외규정을 삭제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현직 공직

자가 퇴직공직자와 어떤 방법으로든 접촉하는 경우, 접

촉의 부당성이나 부정청탁의 유무, 접촉의 성격 등을 판

단하지 아니하고 일단 기관장에게 모두 신고하여 투명하

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32]

그리고 일정한 범위의 퇴직공무원 모두에게 획일적으

로 같은 기간동안 관련 기업체에 취업을 금지한 것은 합

리적이지 못하다. 취업 제한기간은 공ㆍ사 이익충돌의 

위험성과 직무상의 영향력 정도에 따라서 업무영역이나 

직위에 따라 1년, 2년, 3년으로 나누어 제한할 수도 있다. 

또한 공무원의 정년보장과 연금 등의 퇴직 후의 생활보

장 등은 퇴직 후 취업활동과 밀접한 연관 하에 놓여있다

고 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취업제한기간동안에는 제한기

간에 비례하여 일정 수준의 생활보장 및 건전한 사회활

동의 기회나 인생이모작을 위한 재직 중 업무관련성이 

없는 영역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에 대한 지원책이 수

반되어야 할 것이다. 직급별, 재직기관별, 수행업무 유형

별 등 다양한 유형으로 세분화시켜 취업제한기간을 탄력

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33]

이와 함께 재직 중 부패행위가 적발되어 징계조치를 

당한 공직자의 경우에 관련기업체에의 취업제한규정을 

확대적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비위면직공직자에 대하여 면직 후 5년간 사기

업체 등 관련 기관의 취업을 금지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업체의 범위와 취업제한의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그러므로 예컨대 부패행위

로 파면당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관련사기업체에 보다 장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밖의 다른 징계조치의 

경우에는 이보다 짧은 일정연한동안 취업을 금지하는 정

도로 그 내용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부패

행위로 퇴직한 공직자의 경우 공인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서는 일정기간 동안 그 자격을 정지시킬 필요도 있을 것

이다.

5. 결론

최근 대통령의 외국 방문 때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국가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켜 공직자에 대한 공직윤리 

의식 강화가 절실해 졌다. 그동안 공직윤리의 문제는 끊

임없이 제기되고 다양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공직윤리 위반행위는 해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

기 위해서는 기존 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의 개선할 사항으로는 이해충돌 대상에 

공직자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가족 등 공직자유관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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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해야 하며, 재산등록은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도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위장증여

나 편법상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산등록 제외대상을 

삭제하는 것이 등록제도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는 것이

다. 퇴직공직자 취업은 ‘취업’과 ‘밀접한 관련’이라는 용어

의 정의를 통해서 법 집행을 명확히 하고 회전문식 취업 

방지를 위해서 근무기간의 확대 및 자격증 소지자에 대

한 취업제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상의 문제 해결은 종합적ㆍ체계적인 접근으로 이루

어져야 하며, 공직윤리에 대한 다차원적 종합적 정책을 

통해, 공무원 개인과 조직, 권력과의 관계, 주는 자와 받

는 자의 문제 등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야 한다. 그렇다고 선진국의 공직윤리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 문

화, 역사적 배경을 전제로 특유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우수한 제도라고 평가받는 다른 나

라에 법제도를 환경이 다른 나라에 그대로 수입되는 것

은 위험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공직윤리제도가 완벽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제도적 문제점을 개

선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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